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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6. 5.16(월)
총 8매(본문6)

담 당 자

∙주거복지기획과 과장 윤종수, 주거급여팀장 박희민,
사무관 김경은, 주무관 이지은

∙ ☎ (044) 201-4740, 3358, 3359

보 도 일 시
2016년 5월 1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16(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주거급여 개편 시행,“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줄었다”

- '15년 주거급여 지급내용 분석, 대상가구 확대 및 월 급여액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7월부터 개편 시행 중인 주거급여

’15년 지급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급가구가 확대(68.6만→80만)

되고, 수급가구의 월평균 급여액이 증가(8.8만원→10.8만원)하는 

등 주거급여제도의 개편으로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분석대상 : ‘15.12월말 지급기준 수급자(임차 72.2만가구, 자가 7.8만가구)

□ 실제 수급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개편 주거급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 결과, 주거비 감소 주거안정 등 주거급여의 기여도, 수선급여에
따른 주거의 질 개선효과를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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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수와 보장 수준 증가

□ (수급자 특성)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평균적인 특성을 보면, 수급

가구는 60.6세의 가구주가 1.6명의 가구를 구성하며, 소득인정액*은

월 27.2만원으로 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 대상가구 선정을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 산정한 값

□ (수급자 수) ‘15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가구는 80만

으로, 이중 임차료 지원을 받는 임차가구가 72.2만, 주택수선을 받는

자가가구는 7.8만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제도개편으로 수급대상이 확대(중위소득 33% → 43% 이하)됨에

따라 수급자 수가 종전(‘15.6월, 68.6만 가구)보다 11.4만가구 증가한 

것이다.

□ (보장 수준) 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은 개편 전 8.8만원에서 개편

후 10.8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자가가구의 수선한도도 개편 전 220

만원에서 개편 후 보수범위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로 대폭 확대

되는 등 주거급여의 실질적인 주거비지원 기능이 강화되었다.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前(‘15.6) 개편 後(‘15.12)

1. 수급자 수 68.6만 ➡ 80만 가구

2. (임차) 월 급여액 8.8만원 ➡ 10.8만원

3. (자가) 수선 한도 220만원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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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가구의 임차료 부담 감소

□ (수급자 특성) 임차 수급가구(72.2만)의 경우 1인 가구(44.7만, 66.3%)와

65세 이상 고령가구(29만, 40.4%)가 다수였으며,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27.3만원, 임차료는 1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거주유형을 살펴보면 수급자들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에 고루 

거주하고 있었으며

ㅇ민간임대의 경우 계약형태는 월세(보증부 월세 54.2%, 순수월세 

24.8%)가, 주택유형은 단독주택(45%)이 다수를 차지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3.8만, 5%)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개편 효과) 제도개편 전 후 효과비교를 위해 개편 전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급자의 월 급여액이 

개편 전 8.8만원에서 개편 후 10.3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이에 따라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감소하였는데, 소득

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부담액(임차료에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28.8%에서 13.3%로 약 15.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부담액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비율도 조사대상의 57.8%에서 45.3%로 약 12.5%p 감소하였다

<주거급여(임차) 실제 혜택 사례>
<1> 석○○씨 (서울 용산구, 쪽방거주자)
- 급여개편 전 쪽방 거주, 건강도 좋지 않은데다 공동화장실 사용 등 생활이 불편
- 급여 개편으로 실제 임차료 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면서, 단독주택으로 이사
- 추가 임차료 부담 없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어 건강도 크게 회복

<2> 이○○씨 (38세, 서울 금천구, 5인 가구)
- 남편 혼자 벌면서 6살짜리 아이와 중·고등학생 자녀 두명을 키우는 중
- 제도 개편 전 약 7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았으나, 가구원 수가 많아 
월세 40만원짜리 주택에서 거주하다보니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움

- 제도 개편으로 주거급여액이 32만원으로 늘어나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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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 강화

□ (수급자 특성) 자가 수급가구(7.8만)도 임차가구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4.6만, 58.5%), 65세이상 고령가구(5.2만, 66.1%)가 다수를 차지하며,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약 3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수급자는 단독주택 거주(5.6만, 73%)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13.3%)나 연립/다세대(13.1%) 거주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 (제도개편 효과)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도 크게 확대되면서

이들 수급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ㅇ종전에는 주택 노후도와 관계없이 최대 220만원까지 수선을 실시

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까지 수선한도액이 확대되면서 수급자의

90% 정도가 수선급여에 따른 주거의 질 개선효과에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였다.

* 항목별 긍정응답 : 건강한 생활(92%), 안전한 생활(89%), 편리한 생활(90%)

<주거급여(자가) 실제 혜택 사례>

<1> 지○○씨(67세, 인천 부평구, 독거노인)
- 낡은 연탄보일러, 슬레이트 단독주택에서 34년째 비가오면 누수로 천정이 
내려앉지 않을지, 겨울이면 연탄가스에 질식되진 않을지 불안해 함

- 제도 개편 후 개보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붕보수 및 내부천정 교체, 보일러 
교체 등 개량 실시한 결과, 튼튼한 집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음

<2> 최○○씨(82세, 경남 합천군, 2인가구)
- 가로등이 없는 언덕위에 있는 주택, 진입경사로 주변에 낭떠러지가 있어 
추락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

- 개보수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이 가능
하게 되어, 진입경사로 주변에 추락방지 및 보행보조를 위한 안전난간대 설치

- 손잡이가 있어 편안하고, 일몰 후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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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의 정착, 수급자 지원 강화에 노력

□ 올해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주거비지원 강화를 위하여 ‘15년에 

비해 대상을 늘리고, 보장수준은 높였다

ㅇ ‘15년에 비해 소득기준(4인 기준)을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임차

급여의 상한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지역별로 3~9천원 인상하였다.

ㅇ또한, 수급자 중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한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수급자 저변확대 및 부정수급 관리 등을 

통해 주거급여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급여와 여타 주거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우선, 혹시라도 주거급여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자체, 마이홈센터, 주거복지 유관기관 등과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여 주거급여 제도의 홍보․

안내를 강화하고, 수급자 발굴과 연계할 예정이다.

ㅇ한편, 임차료 부담이 과다한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4월말부터 시행 중이다.

* 매입․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가구에 임차료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ㅇ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누수를 막고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2월부터 수급자에 대한 주택 확인조사*를 실시 중

이며, 올해는 확인조사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였다.

*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은 부정수급 의심가구 등에 대해
임대차 계약관계의 변동사항, 월차임 연체, 급여 중지사유(부정수급 등)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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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의 개편 시행으로 수급가구 확대

및 월평균 급여액 증가 등을 통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 강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ㅇ “주거급여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기존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별첨 참고 : ‘16년에 달라진 주거급여 내용

※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 신청·접수 :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ㅇ 지급 절차 : ① 소득․재산조사, ②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 지급

ㅇ 문 의 처 : ①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1600 - 0777)

② 마이홈 포털(myhome.go.kr)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경은 사무관(☎ 044-201-4740)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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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6년에 달라진 주거급여 내용  

 대상가구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상향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이 4인가구 기준 ‘15년 182만원
에서 ’16년 189만원(’15년 대비 4% 인상)으로 상향 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금액

<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15년～'16년)>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5년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주거급여
(중위43%)

’15년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16년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 8인 이상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해 산정

 기준임대료 등 보장수준 확대

□ 임차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기준임대료*)을 ‘15년 대비 0.3～0.9
만원 인상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 지역별․가구원수별 산정한 임대료

<기준임대료 > (단위: 만원/월)

구분
‘15년 ‘16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1인 19 17 14 13 19.5 17.4 14.3 13.3
2인 22 19 15 14 22.5 19.5 15.4 14.3
3인 26 23 18 17 26.6 23.6 18.4 17.4
4인 30 27 21 19 30.7 27.6 21.5 19.5
5인 31 28 22 20 31.7 28.7 22.5 20.5
6인 36 33 25 23 36.9 33.8 25.6 23.6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이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자가 수급자 주택개량 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주택
수선* 외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추가지원

*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지원한도) :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
** 장애인은 주택수선비용 외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ㅇ (주택수선 예시)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고, 도배·장판 보수(주택노후도:
경보수), 안전손잡이 등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B씨(1인 가구)

☞ B씨 주택은 경보수의 지원한도인 350만원 범위 내에서 도배, 장판 등 주택
개량 외에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음


